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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Tech Alliance (ATA)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역내 

가치·혁신·잠재력을 반영하는 기술을 옹호하기 위해 12개의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이 창설한 역내 업

계 협회입니다. ATA는 정부, 산업계, 커뮤니티가 역내 가장 시급한 기회와 과제에 대해 인간 중심적이

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공동 창출하는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당 협회는 정책 협력, 공

동 이니셔티브,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을 위한 포용적이고 민첩하며 미래 지향적인 디

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The Asia Tech Alliance (ATA) is a regional industry association formed to amplify Asia-Pacific’s 

voice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and champion technology that reflects the region’s values, 

innovation, and potential. Founded by 12 leading global technology companies, the ATA serves as a 

trusted platform for governments, industry, and communities to co-create human-centric, innovative 

solutions to the region’s most press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rough policy engagement, 

collaborative initiatives, and strategic partnerships, the Alliance is committed to shaping an inclusive, 

agile, and forward-looking digital future for Asia-Pacific.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행령 개정안 전반

 비례적이고 위험 기반적 규제 채택 및 국제 관행과의 상호운용성 보장 요청

 서비스의 실제 규모 및 특성과 소비자 위험을 반영한 규제 적용

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현실을 고려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확보

 국경 간 디지털 무역 및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규제 관행과의 일관

성 유지

본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결정과 디지털 상거래 생태계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공감합

니다. 이에 공정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환영하며,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한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 및 소비자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 사례 연

구 또는 기술적 관점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규제 요건은 비례적이어야 하며(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정안의 세부 요건들이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운영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 소비자에 

대한 실제 위험이나 시장 내 입지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의도치 않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4 제1항]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의 구체화 및 실질적 연관성 반영 요청

 현재 제시된 ‘1조원’ 매출액의 기준이 글로벌 연결 매출인지 또는 한국 소비

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인지 명확히 하고, 해당 기준을 한국 소비자로부터 발생

한 매출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

 일관된 규제 이행을 위해 ‘접속’의 정의를 ‘한국 IP 주소를 통한 로그인 및 

실질적 거래’ 등 측정가능한 지표로 규정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막대한 글로벌 전체 매출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 시

장에서의 매출 및 사업 비중은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전체 매출액'이

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 소비자에 대한 노출도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까지 과도한 법적·운영적 부담(국내대리인 지정 및 유지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가 일회성 또는 부수적으로 플랫폼을 방문하는 경

우가 빈번하므로, 이를 한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연결'로 보아 전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의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인 한국 시장 참여도를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을 제언드립니다.

[제25조의4 제3항] 

국내대리인 공개 시기 

및 방법

 정보 공개 방식의 유연성 부여 및 합리적 이행 유예기간 명시

 정보 공개 방식을 ‘첫 화면’으로 강제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용 약관이나 

고객 지원 페이지 등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연결 화면(링크)’ 방식과 같

은 유연한 정보 공개 접근법 허용

 ‘지체없이’ 요건 대신, 시스템 반영을 위한 합리적인 이행 기간(Grace 

period) 명시

다양한 국가의 이용자를 동시에 응대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UI/UX 환경에서 특정 국

가의 대리인 정보를 '첫 화면'에 직접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상 상당한 복잡

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용자 경험(UX)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

다. 이미 동 개정안의 제27조의3(사용후기 공개)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연결 

화면을 통한 공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국내대

리인 정보 공개 역시 유연한 방식을 허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글로벌 사업자가 

이러한 업데이트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고 내부 승인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

적인 이행 소요 시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25조의4 제4항]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 요청 범위의 합리적 축소 및 과잉 규제 방지

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확인에 필수적인 정보(매출액, 소비자 규모)로 요구 범위

를 한정

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제3의 한국 법인에 대한 지배구조 

및 상세 정보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 또는 축소 

본 조항의 입법 목적은 어디까지나 해당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충

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를 더 포

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경우 이는 한국 법인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요청이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준 확인’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보다 밀접하게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규제 이행의 확실성과 

일관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5조의3]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

 알고리즘 기반 평가 방식에 대한 이행 기준 명확화

 등급이 동적으로 생성되거나 알고리즘으로 산출되는 경우, 산출 방식에 대한 

상위 수준(High-level)의 설명 공개만으로도 의무 이행을 인정

 보다 상세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기대되는 세부 수준을 명시하고 구체

적인 예시를 제공할 것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를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텍스트 형태로 첫 

화면에 공개하는 것은 해당 등급이 동적으로 생성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산출되는 디

지털 플랫폼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규제 이행의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요구되는 정보 공개 수

준의 정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

요가 있으며 이는 플랫폼 기업들 차원에서의 민감한 시스템 또는 방법론의 의도치 않은 

노출을 피하면서도 일관된 규제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5조의3]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PIPA)과의 상호작용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신원정보 수집 의무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지 않도록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국외 데이터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 방안 마련

신원정보 확인의 의무는 개인 판매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신원정보)의 수집 및 처리

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이 현행 한국 개인정보보호법(PIPA)상

의 기존 의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이 제공된다면 일관된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상충하는 법적 의무

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칙 및 별표]

시행일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기준

 충분한 이행 기간 부여 및 단계적 집행 도입

 C2C 신원 확인, 사용후기 공개 등 복잡한 요건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

(최장 12개월 이내의 기간 연장 또는 단계적 이행 일정 제시)

 제재 조치 전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단계적 집행(경과 조치 활용) 적용

여러 사법 관할 구역에 걸쳐 법률 준수 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

우, 다수의 신설된 규제 요건들을 시스템 및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단기간 내에 동시 이

행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가중된 과태료 등 

잠재적인 제재 노출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자발적이고 일관된 준수를 달

성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초기에 단계적 집행 방식을 채택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